
고영주 이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기소에 부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민사 재판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
늘(20일)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
포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고소 1년 8개월 만이다.

고영주 이사장이 이 발언을 한 것은 2013년 초이다. 극우파 모임인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 자리였다. 발
언 당시 그는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였다.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군사 정권 초기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사건이다. 부산
지역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감금, 폭행, 고문하고 공산주
의자로 조작했다. 이는 재심 대법원 판결로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고영주는 이 용공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
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 발언 이후 2015년 8월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수십 명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한 공안 
검사 출신이자, 사상적으로 극편향된 인사라는 점만으로도 고영주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 

그는 이사장으로서 안광한과 김장겸을 감싸고 MBC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 고무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부사장의 녹취록 사건에 대해 ‘사적인 술자리 발언’이라며 비
호했다. ‘비선 실세’ 정윤회 씨 아들의 MBC 드라마 출연 특혜 의혹에도 눈감았다. 숱한 편파보도와 경영실패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축소,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하
는 곳은 MBC밖에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됐고 애국시민들은 MBC만 본다”는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 관리 감독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MBC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파괴했으며, 그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버티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고영주를 즉각 해임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신속히 내려 달라. 이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며 1년 8개월의 시간을 끌었
다. 같은 발언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3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된 
정의를 신속하게 실현시키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의무이다.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